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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중간에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사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의 민사분

쟁 해결제도와 법원 조직,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에는

중국 특색의 민사소송제도가 있다. 중국 회사와 무역을 하거나 중국에 투자를 하는 업체

가 많아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중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 사법체계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중간

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국 당사자를 상대로 민

사소송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국제중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절차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중국 법원에서의 집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민사소송제도 및 중국 법원의 특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방분권적 전통 등이 중국 법원에서의 집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Ⅲ장에

서는 중국 중재기관 및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 등 중재절차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홍콩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中) 또는 전(前)에 중국 법원

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제V장에서는 중국에서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을 받아서 중국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적 특색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섭외 또는 외국 중

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163

Ⅱ. 중국의 민사소송제도와 중국 법원의 특색

1.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1) 횡적 수평적 책임체제

법치(法治)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 법가(法家)가 주장한 통치이념이다. 백성을 통

치함에 있어서 법(法)을 도구로써 이용한 것이다. 유가(儒家)는 덕치(德治)를 주장하였다.

중국에는 법치(法治) 보다는 덕치(德治)가 더 바람직하다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

로 보인다.

중국 헌법1)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

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행합일(議行合一)

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2)

중국 헌법 제131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

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사회단체”에 공산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3)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

법부의 독립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삼권분

립(三權分立)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

중국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를 보여주는 조문이 헌법 제133조와 인민법원조직법5) 제

1) 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修正).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

공화국헌법 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되었다.

2) 정승·김민호, “중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성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105면

3) 정승·김민호, 상게논문, 104면

4) 장동식·서창현, “중국시장에서 해외저작권자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

래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7, 171면

5)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1983년 9월 2

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제1차 개정.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제2차 개정.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제3차 개

정. 2018년 10월 26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3차 개정되어, 2019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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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이다. 중국 헌법 제133조는 “최고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있게 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뜻한다(중국 헌법 제96조). 인민법원조직법 제9조는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

원은 그 지방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각급 법원조직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횡적

수평적으로 책임을 지는 특징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이 분리되어 있고, 사법권의 정점인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각급 법원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횡적 수평적으로 각급 행정구역 단위 별로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그에 대응되는 인민법원의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그

에 대응되는 인민법원의 예산을 관장한다. 이렇게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

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여, 지방보호주의(地方保護主義)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6)

우리나라 중국

최고 행정구역 단위 시(市)·도(道)
직할시(直轄市)·성(省)·자치구·특별행
정구

하부 행정구역 단위 시(市)·군(郡)·구(区) 시(市)·구(区)·현(县)

법원 조직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는 않음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

판사 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법원장 이외의 판사 – 해당급 인민

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원 예산 대법원 법원행정처 해당급 인민정부

심급 3심제 2심제

사물관할
합의부 관할
– 소가 2억원 초과

중급인민법원 제1심
- 소가 1억 위안(한화 약 170억) 이상

(베이징, 상하이 기준)

<표12> 우리나라와 중국의 행정구역 및 법원조직 체계

출처: 전우정,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법률신문 2017년 10월 30일자 연구논단 칼럼

(2) 법원 조직

일부터 시행되었다.

6) 박종근·이금일,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강원법학 제41(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14,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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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市)·도(道)와 같은 최고 행정구역 단위로 중국에는 직할시(直轄市), 성

(省), 자치구, 특별행정구가 있다. 중국에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

(重慶) 4개의 직할시(直轄市)가 있다.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산둥성, 쓰촨성, 지린성 등

22개의 성(省)이 있다. 네이멍구 자치구, 시짱(티베트) 자치구 등 5개의 자치구가 있다. 그

리고 홍콩, 마카오의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다. 직할시(直轄市), 성(省), 자치구 하위에 시

(市)·구(区)·현(县) 등의 행정구역 단위가 있다.

중국에서 법원 조직 및 재판제도는 4급 2심제이다. 법원은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4단계로 이루

어져 있는데, 기층인민법원이 이중에 최하위 단계의 지방법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

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면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까지 상고할 수 있지만, 중국

에서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에 있다. 각 직할시, 성(省), 자치구에 고급인민법원이 한 개씩

있어서, 중국 전체에 총 31개(= 4개의 직할시 + 22개의 성(省) + 5개의 자치구)의 고급인

민법원이 있다. 그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시(市)·구(区)·현(县)마다 각 기층인민법원이 한

개씩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시(市) 안에는 16개의 구(区)가 있는데, 각 구(区)마다 한 개

씩 총 16개의 기층인민법원이 있고, 총 4개의 중급인민법원이 있으며, 1개의 고급인민법

원이 있다. 각 행정구역 단위마다 각각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인민정부(人民政府),

인민법원(人民法院)이 있다(중국 헌법 제95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3) 인사권

중국 인민법원 판사의 인사권은 인민대표대회가 가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인민법원 원장을 선거(選舉)로 선출하며(중국 헌법 제62조 제8호), 또한 그렇게 선출한 원

장을 파면(罷免)할 수 있다(중국 헌법 제63조 제5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

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원, 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면(任免)

할 수 있다(중국 헌법 제67조 제12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법원 원장을 선거(選舉)로 선출하며, 또한 그렇게

선출한 원장을 파면(罷免)할 수 있다(중국 헌법 제101조, 중국 인민법원조직법 제44조).

원장 이외의 판사는 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가 임면(任免)한다. 지방 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위원회(審判委員會) 위원, 부장판사(‘庭長’),

판사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중국 인민법원조직법 제42조).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 제1부’, ‘형사 제1부’ 등에서 ‘부(部)’를 중국 법원에서는 ‘정(庭)’

이라고 하여, 민사 제1심판정(‘民事審判一庭’), 형사 제1심판정(‘刑事審判一庭’)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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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 중국에서 ‘庭長’은 우리나라의 부장(部長)판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각급 인민법원에는 심판위원회(審判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그리고 고참 판사(资深法官)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중국 인민법원조직법 제36조).

심판위원회(審判委員會)에서 중대한 사건 또는 재판하기 어려운 사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

도록 하고 있다(중국 인민법원조직법 제37조). 합의부(合议庭)가 사건을 심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審判长)이 원장에게 승인을 신

청해야 한다(인민법원조직법 제39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판사들이 서울, 지방 사이에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히 발탁되는 경우 외에는 보통 같은 행정구역의 법원에서 계

속 근무한다.

(4) 예산권

중국에서 지방 인민법원의 예산권은 해당급 지방 인민정부에서 가지고 있다.7) 중국에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지방 인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일반 행정기관과 유사한 방

식으로 판사를 관리하고 법원을 운영한다.8) 행정기관의 수장이 사법기관의 수장에 비하여

항상 반 등급 높은 직급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행정 계급상에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동

급 행정기관의 부수장(副首長)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장은 국무원

총리와 동급이 아니라, 부총리 급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법관에 대한 대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인민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인민법원에 따라 각양각색

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부 해안 지방과 서부 내륙 지방의 법관의 대우에 큰 차이

가 있다.9) 지방 인민법원의 예산규모를 좌우하는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수입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소득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방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기 관할구역 내의 기업에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10)

2. 성(省)마다 다른 사물관할 소송물 가액 기준

최고인민법원의 2015년 <고급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관할 제1심 민·상사 사건 조정

표준에 관한 통지>11)는, 민·상사 사건에서 원고, 피고 당사자 쌍방의 소재지가 수소법원

7) 刘思齐,“人民法院审判权运行制度及其改革问题研究”, 吉林大学法学博士学位论文, 47∼51면

8) 정승·김민호, “중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성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105-106면

9) 刘思齐,“人民法院审判权运行制度及其改革问题研究”, 吉林大学法学博士学位论文, 49면

10) 박종근·이금일,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강원법학 제41(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14,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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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理法院)이 있는 성(省)급 행정구역에 있는 경우(省內분쟁)와 당사자 중 일방의 소재지

가 수소법원(受理法院)이 있는 성(省)급 행정구역에 없는 경우(省間분쟁)를 구분하여 소송

물 가액에 따라서 사물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보호주의를 줄이기 위하여,

省間분쟁 즉, 다른 성(省)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보다 많은 사건이 보다 상급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소송물 가액 기준을 낮추어 놓았다. 따라서 같은 소송물 가

액의 사건이라도 다른 성(省)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省間분쟁)은 같은 성(省)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省內분쟁)보다 상급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12)

같은 직할시(直轄市) 또는 성(省)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소송물 가액 기준이 높

다. 예를 들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베이징(北京)시에 있는 경우, 소송물 가액이 1억 위안

(한화 약 170억 원) 미만의 민·상사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중급인민법원

에서 최종심(제2심)을 하게 된다. 소송물 가액이 1억 위안 이상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

심을 하고,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심(제2심)을 한다. 그리고 소송물 가액이 5억 위안(한화

약 850억 원) 이상이면 고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심(제2심)

을 한다. 이러한 소송물 가액 기준은 각 직할시(直轄市), 성(省) 마다 다르다. 쌍방 당사자

가 모두 베이징(北京)시에 있는 경우, 소송물 가액이 1억 위안(한화 약 170억 원) 미만의

대부분의 민·상사 사건은 각 직할시와 성(省)마다 하나씩 있는 고급인민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중급인민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된다. 중국에서 지방분권(地方分

權)의 전통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다른 직할시(直轄市) 또는 성(省)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소송물 가액 기준을 낮

추어 놓았다.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시에 있는 당사자와 톈진(天津)시에 있는 당사자 사

이의 민·상사 사건을 베이징(北京)시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물 가액이

5000만 위안(한화 약 85억 원) 미만의 민·상사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중급인민법원에서 최종심(제2심)을 하게 된다. 소송물 가액이 5000만 위안(한화 약 85억

원) 이상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심(제2심)을 한다.

그리고 소송물 가액이 3억 위안(한화 약 510억 원) 이상이면 고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심(제2심)을 한다.

11) <关于调整高级人民法院和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民商事案件标准的通知>, 法发[2015]7号

12) 전우정,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법률신문 2017년 10월 30일자 연구논단 칼럼 참조

성(省) 내(內) 분쟁 성(省) 간(間) 분쟁

수소법원(受理法院)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기층
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고급
인민법원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1억 위안
(한화 약
170억)
미만

1억 위안
(한화 약
170억)
이상

5억 위안
(한화 약
850억)
이상

50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50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3억 위안
(한화 약
510억)
이상

<표13> 중국 각 성(省)별 소송물 가액에 따른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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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중국 소송물 가액 기준을 각 직할시, 성(省)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

(진한 검정색일수록 소송물 가액 기준이 높음)

저장(浙江)성
광둥(广东)성

미만 이상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산시(山西)성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랴오닝(辽宁)성
안후이(安徽)성
푸젠(福建)성
산둥(山东)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광시(广西)좡족자치구
하이난(海南)성
쓰촨(四川)성
충칭(重庆)시

3000만
위안

(한화 약
51억)
미만

3000만
위안

(한화 약
51억)
이상

3억 위안
(한화 약
510억)
이상

2000만
위안

(한화 약
34억)
미만

2000만
위안

(한화 약
34억)
이상

1억 위안
(한화 약
170억)
이상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龙江)성
장시(江西)성
윈난(云南)성
산시(陕西)성

신장(新疆)웨이우얼자치구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미만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이상

2억 위안
(한화 약
340억)
이상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미만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이상

50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이상

구이저우(贵州)성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간쑤(甘肃)성
칭하이(青海)성

닝샤(宁夏)후이족자치구

5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미만

5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이상

1억 위안
(한화 약
170억)
이상

5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미만

500만
위안

(한화 약
8.5억)
이상

2000만
위안

(한화 약
34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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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절차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언어

가 큰 장벽이다. 중국 법원에서는 중국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모든 서면과 증거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중국어로 해야 한다. 중

국 민사소송법13)에 따르면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수집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들이 많이 있다.14)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입안(立案)이라고 하여 소장(起訴狀)을 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소장(起訴狀)이 소제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7일 이내에 입안(立案)해야 한다(중

국 민사소송법 제123조). 소제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7일 이

내에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는 결정(裁定)을 내려야 한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23조). 중국

에서는 제1심에서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13)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 2007년 10월 28

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중화인민

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17년 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개정에 관

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

14) 전우정, “[중국에서 소송하기]<상>소송보다는 합의…중재인 선정이 열쇠”,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23일자

칼럼 참조

우리나라 중국

답변서의 제출
의무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起訴狀)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중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심
종국판결 선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민사소송법 제199조)

입안(立案, 소장 접수)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심리 종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
재연장할 경우 상급법원의 비준 필요.
(중국 민사소송법 제149조)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심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리
종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연장이 가능.
(중국 민사소송법 제176조)

항소기간/상고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
(중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표14> 우리나라와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 중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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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런데 중국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起訴

狀)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答辯狀)를 제출해야 한다(중국 민사소

송법 제125조). 원고는 소장(起訴狀) 제출시, 피고는 답변서(答辯狀) 제출시, 증거목록을

제출하는데, 이 증거목록에는 이미 제출한 증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출할 증거까지 목

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정해

준다(중국 민사소송법 제65조). 그러나 실무상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와 함께 증

거목록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질증(質證)이라는 게 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는 없는 절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1회 변론 기일에 질증(質證) 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쌍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인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다(중국 민

사소송법 제68조). 다음으로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다. 그 후 매 쟁점마다 원고

측이 주장하고 피고 측이 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중국 민사소송 절차는 기간이 비교

적 짧고 집중심리제와 같이 보통 변론기일이 1∼2번 밖에 열리지 않으므로, 변론준비를

미리 해야 하며 가능한 한 증거도 모두 처음에 다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

199조). 그러나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심은 입안(立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재연장할 경우 상급법원의 비준 필요하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49

조). 상소심은 제2심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76

조).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어 제2심이 최종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抗訴)(민사소송법 제396조) 또

는 상고(上告)(민사소송법 제42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2심까지만 상소(上訴)를 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

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上級) 인민법원에 상소(上訴)를 제기할 수 있다(중국 민사

소송법 제164조). 중국에서는 제1심 재판부에서 쟁점 사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는 미리 상급법원에 문의를 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제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상대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중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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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중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 받기가

쉽지 않다. 중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중간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국 법원이나 우리나라 법원

에서의 소송보다는 중재기관에서의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재판정은 우리나라, 중

국 등 전 세계 159개국이 가입한 뉴욕협약15)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영어로 중재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16)

Ⅲ. 중국에서의 중재

1. 중재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중재기관을 “중재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17) 베이징중재위원회(BAC),18) 중국해사중재위원회

(CMAC)19)와 같이 중재기관을 “중재위원회”라고 칭한다. 중국 중재법에서도 “仲裁委员

会”(중재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仲裁机构”(중재

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재원’, ‘중재위원회’, ‘중재기구’를 모두 포

함하는 의미로 “중재기관”이라고 썼다.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베이징중재위원회(BAC), 중국해사중재

위원회(CMAC)를 포함하여, 베이징, 광저우, 우한, 상하이 등지에 약 250여개 이상의 중재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20) 중국에서 중재위원회는 시(市)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상업회의

소가 함께 설립한다(중국 중재법 제10조 제2항).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省), 자치구, 직

할시의 사법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10조 제3항). 중국의 중재기관은

인민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부서가 설립하기 때문에 행정적 색채가 남아있다.21)

1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2019년 4월 현재 159개국이 뉴욕협약에 가입

하였다.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최종방문일](2019. 5. 25.)

16) 전우정, “[중국에서 소송하기]<하>계약서 중재조항의 효력”,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30일자 칼럼 참조

17)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8) 北京仲裁委员会,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BAC”

19) 中國海事仲裁委員會,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

20) 2017년에만 중국 전국에 있는 253개의 중재위원회에서 총합계 239,360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였다. “中国国

际商事仲裁 年度报告 2017”(중국국제상사중재 연도보고 2017),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CIETAC), 2018

년 9월, 8면. <http://www.cietac.org/Uploads/201810/5bd6d2e9b333e.pdf> [최종방문일](2019. 5. 25.)

21)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

국중재학회, 2014,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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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22) 또는 중국국제상회(CCIC)23)

산하에 민간상설중재기관인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당시의 명칭)를 설립하였다. 이후

1988년 국무원의 정부조직 확대 개편과정에서 기관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

회’(CIETAC)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2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국제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민간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중국 중재법25)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

다.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섭외중재기관은 중국국제상회(CCIC)에 의하여 조직되고 설립

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66조 제1항). 섭외중재기관은 주임(主任)26) 1명,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중국 중재법 제66조 제2항).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국

제상회(CCIC)가 임명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66조 제3항). 인사권이 중국국제상회

(CCIC)에 있다. CIETAC 정관(章程)27)에 따르면, 중재기관의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필

요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CIETAC 정관 제5조).

CIETAC 정관(章程)에 따르면, CIETAC 산하에 내부 업무를 처리하고 공공법률사무(公

共法律事務)를 조율할 수 있는 사무국(秘书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CIETAC 정관

제20조 제1항), 사무국(秘书局)의 사무국장(秘书长)은 CIETAC에서 임명하고, 사무국장(秘

书长)은 CIETAC의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다(CIETAC 정관 제8조). 사무국(秘书局)은 사

무국장(秘书长)의 지도(领导) 하에 업무를 처리한다(CIETAC 정관 제20조 제1항). 또한 사

무국(秘书局)의 사무직원(秘书)은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28)에 파견되어 중재절차에서 필요

로 하는 관련 행정업무를 돕는다(CIETAC 중재규칙 제13조 제4항).

22)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23) 中國國際商會,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IC”. 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CCPIT)는 1987

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국제상회(CCIC)”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4) 양효령,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試行) 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32면

25)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근거하여 통과,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부분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

거하여 제1차 개정, 2017년 9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6)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장을 ‘원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의 수장을 ‘주임(主任)’

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주임은 중재기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재기관의 업무처리는 사무

국에서 하므로, 사무국장(秘书长)이 실질적으로 중재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27)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章程, 경제무역촉진위원회 제18기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

28)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를 중국에서는 ‘仲裁庭’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중재판정부’라

고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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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합의

(1) 중재합의 시 중재기관의 명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규정

해 놓아야 한다. 중재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규정해 놓아

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들이 기관중재 또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를 선택할 수 있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

의’로 족하고, 중재 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29) 중재기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임의중재를 할 수 있다.

중재지(seat of arbitration)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중재법 제21조 제1항). 중재 절차

에 관한 준거법은 중재지(seat of arbitration)의 법으로 한다. 중재지가 우리나라일 경우에

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적용된다(중재법 제2조 제1항). 중재지(seat of arbitration)는 중재

절차의 법적 주소로서 순전히 법적인 개념이고, 중재절차가 실제 이루어진 장소와는 구별

된다.30) 중재 장소는 중재판정부가 정할 수 있다(중재법 제21조 제3항).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중재

법에 따르면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받을 것인지 그 중재기관까지 미리 계약서에 규정

해 놓아야 중재조항으로서 유효하다(중국 중재법 제16조 제3항).31)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로 보충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에 관

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그 중재합의는 무효이다(중국 중재법 제18조).

韓中간의 국제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

중재원(KCAB), 홍콩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32)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등이 있다. 중재기관을 선택할 때에 강제집행 가능성, 중재인 선정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 분쟁에 대해서 반드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있

다. 상하이시 푸동신취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의 2009년 결정 중 섭외적 요소

가 없는 계약의 당사자, 즉 중국 국내 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중재기관으로 싱가포르의

2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30) 윤병철, “중재지 서울의 강점”, 계간중재 345호(2016 봄여름), 대한상사중재원, 51면

31) 원래 중재는 국가기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던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에서부터 오늘날 임의중재와 기관

중재의 병존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는 행정중재에서부터 오늘날 행정색채가 짙은 기관중재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임의중재의 불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

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166면

32) 香港國際仲裁中心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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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을 선택하여 중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한 것이 있었다.33) 건설공사에 관한 사건으

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 기업이고 계약 이행지 및 공사의 소재지 역시 중국 내에 위

치하여 주체, 객체, 계약의 내용에서 모두 섭외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계약서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의 중재로 해결하자는 중재조항이 있었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

가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에 제소하자 피고는 중재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하이시 푸동신취 인민법원은 중국 국내중재는 외국의 중재기관에 중

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4)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재기

구를 선택할 때 위와 같은 중국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35)

우리나라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36)이라도 중국법에 따라서

중국에서 설립되었으므로 중국 법인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중

국 회사 간의 분쟁은 중국 국내 분쟁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의 중국 현지법

인과 중국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했는데,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에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결정이 있었다.37) 위

상하이시 푸동신취 인민법원 결정과 같이, 중국 국내사건을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한 중재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회사의 본사와 중국 회사 간의 국제중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국 밖의 중재기관에서도 국제중재를 할 수 있다.

33)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 2016. 5. 24.（2016）沪0115民初19829号 上海瀚洁建筑安装工程有限公司与应用材料

(中国)有限公司买卖合同纠纷一审民事裁定

34) 신지연·이정표,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24~425면

35) 윤진기,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

학회, 2014, 53면

36)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회사설립 형태는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있다.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 투자하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 형태이다. 명쾌한 지분관계가 장점이지만, 외상투자산업정책의 적용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제한

된다는 단점이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은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

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투자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경영권, 이익배분, 위

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 배분 등을 결정한다. 중국 측 파트너는 법인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베이징 중관

촌, 상해 푸동 신구(新区) 등 특정지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개인도 합자 투자가 가능하다. 중국 측의 기존

설비 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초기투자 부담이 적고, 내수시장 판매시 중국 측 기존 판

매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철수 결정이 합자기업법상 만장일치제이므로 합자 일방당사

자가 반대할 경우 사업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经营企业)은 외국 회

사 또는 개인이 중국 기업과 투자비율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부담, 잔여재산

분배 등을 약정하는 형태이다. 합작계약 기간 내에 이윤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측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많다는 단점이 있다.

37) 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 2014. 1. 20.（2013）二中民特字第10670号 北京朝来新生体育休闲有限公司与北京所

望之信投资咨询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一审民事裁定. 북경조래신생체육레저유한공사(北京朝来新

生体育休闲有限公司)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

하였다. 법원은, 외상독자기업(外商独资企业)은 중국 국내 기업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중국 내 당사자 간

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한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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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이에 대한 이의

1)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Kompetenz–

Kompetenz원칙”38)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중재

판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

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7조 제6항). 중재판정부가 스스로에게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

여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중재법 제17조 제7항). 당사자

는 중재절차의 위법을 들어 법원에 막바로 중재절차 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39)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당사자는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40)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우리나라에서는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고,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

38) 중재판정부 스스로 중재합의의 존재와 이와 관련된 그의 중재권한(arbitral jurisdiction)에 관하여 고유한 권

한으로써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Kompetenz-Kompetenz”은 독일어

로 권한판단권한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competence-competence”라고 한다. 이 원칙은 각 입법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 제30조 제1항은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심판은

중재인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56조는 “어떤 당사자가 중재인의 심판권한에 이의

를 제기할 때, 그 권한의 효력 또는 범위에 관한 결정권은 중재인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는 1998년에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을 채택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기

전에도, 판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인이 그의 판정권한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8, 164면; 김갑유 외 14인,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 박영사, 2016, 251면; 강수미, “미국에서의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Competence-Competence)에 관

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2, 55면

39) 대법원 1996. 6. 11. 자 96마149 결정

40) 그러나 중재합의의 실효 여부가 본안에 관한 판단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은, “중재합의와 합체되어 있는 본안계약

이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결국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원·피고 사이의 중재약정이 실효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약정의 실효여부의 판단은 본안에 관한 판단과 불가분적으로 결

부되어 있으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준하여 그 자체가 중재인(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를 사항”이라고 판

시하고,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판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국 법원이 그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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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CIETAC 등 중재기

관 또는 법원에 선택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20조 제1항 1문). 일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합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 타방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합의

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중국 중재법 제20조 제1항 2문). 중재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통보하여 중재절차를 중단하도록 한다. 반대로, 중재기관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에,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합의 효력의 확인을 신청하

거나 중재기관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41)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제1회 구술심리기일 전

(前)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20조 제2항).42) 중재판정부의 제1회 구술심

리기일 후(後)에 법원에 중재합의 효력의 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

은 수리하지 않는다.43)

CIETAC 중재규칙은 “Kompetenz-Kompetenz원칙”을 조건부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CIETAC이 중재판정부에게 권한을 수권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스스로 자신의 중재권한

(arbitral jurisdiction)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6조 제1항).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재기관에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사유에도 해당한

다.44) 따라서, 중재기관(CIETAC 등)이 중재합의가 유효하고 중재기관에 중재권한이 있다

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

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항변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가 제1회 구술심리기일 전에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기관

(CIETAC 등)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제1회 구술심리기일

전에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기관(CIETAC 등)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중국 법원에서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45)

41)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

裁法》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6〕7号)) 제13조 제2항

42) CIETAC 중재규칙 제6조 제4항

43)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

裁法》若干问题的解释(2008调整) (法释〔2006〕7号) 제13조 제1항

44)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1호, 제274조 제1항 제1호

45)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

裁法》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6〕7号))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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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인 선정

(1) 중재인 선정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다만,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國內)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방

식은 몇 배수의 중재인 후보자를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동 규칙 제20조 제1항), 각 당사

자가 후보자명 위에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제출

하면(동 규칙 제21조 제2항), 사무국은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공통적으로 높은 후보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동 규칙 제21조 제3항). 이러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동 규칙 제20조 제4항).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國際)중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하고, 다

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동 규칙 제11조).46) 대한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 선정 방식이 국내중재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

들이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는 절차가 없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여

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다(동 규칙 제12조).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재판정부 구성방식

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기관(CIETAC 등)의 주임

(主任)이 중재인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32조). CIETAC 중재규칙에 따르

면,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

한 경우, CIETAC 주임이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27조).

(2) 중재인 기피

중재인 기피(忌避)를 중국에서는 중재인 ‘回避’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

르면 ‘회피(回避)’는 법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9조),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모두 ‘기피’라고 표시하고 괄호 안에 원문 한자를

넣었다. 선정된 중재인에 기피(忌避)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

자는 일차적으로 당해 중재판정부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14조 제2항). 중재

판정부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중

4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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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 제14조 제3항). 기피신청 사유는 ①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중재법 제13조 제1항), ②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재법 제13조 제2항 1문)로 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의 기피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에 반하여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 기피(回避) 여부는 중재기관(CIETAC 등)의

주임(主任)이 결정한다(동법 제36조). 또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중재규칙에 어긋나는 것

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47) 따라서, 중재인의 선임이 중재규

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중재기관(CIETAC)의 주임(主任)이 중재인을 기피(回避)하지 않

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중재

판정의 집행판결에서 항변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중재인 기피(回避) 사유는 ① 중재인이 해당 중재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② 중재인이 해당 중재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중재인이 해당 중재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적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만났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의 네 가지가 있다(중국 중재법 제34조).

4. 중재절차

(1) 절차일정표(procedural order)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한 후 중재 진행을 위한 절차일정표(procedural order)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

정부의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5

조). 그러나 중국에서는 절차일정표(procedural order)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2) 문서제출(discovery) 절차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에는 문서제출(discovery) 절차가 명시적으

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규칙 제17조48)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문서제출

(discovery)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중국의 중재규칙에도 discovery 절차가 없지만,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하다.49)

47)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3항; 중국 중재법 제70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3항; 중국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4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7조(절차에 관한 규칙)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중

재판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 Huang Tao, “Arbitration Porcedures and Practice in China: Overview” (2017)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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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조사

중재판정부가 독자적으로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를 명시하

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중재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중재법 제28조 제3항).

중국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자체적인 증거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

재판정부가 수집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3조 제2항).

(4)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동 규칙 제27조 제1항). 그러나 중국에

서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Ⅳ.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1.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종류에는 첫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현상유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 등)과 둘째, 장래의 중재판정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자산동결처분 등) 셋째,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증거 보전 등)이 있

다.50) 우리나라 중재법은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51)을 받아들여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52)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도 중재판정부의

com/3-520-016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28sc.Default%29#co_anchor_a916688> [최종방문일](2019. 5. 25.)

50) 석광현,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국제거래법연구 제26편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7, 111면, 각주 17번

51)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21 June 1985, and as amend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7 July 2006)

52)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p.6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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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53) 이러한 임시적 처분으로는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

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

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

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④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

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중재법 제18조 제2항).54)

임시적 처분의 요건으로는 ①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그리고 ②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중재법 제18조의2 제1항).55)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

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중재법 제18조의4).5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에 의한

긴급처분 절차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동 규칙 제32조 제4

항). 이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에 의한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57) 긴급중재인

의 수는 1인으로 하고, 사무국이 긴급중재인을 선정한다.58)

중재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우려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가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종전에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권에 대하

여 법원의 보전처분과 같은 공시방법이 없어서,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산권을 처분하면 제3자가 유효하게 재산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시적

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6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53)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조 제1항을 반영하였다.

54) 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조 제2항을 반영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규칙 제32조 제1항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55) 중재법 제18조의2 제1항은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A조 제1항을 반영하였다.

5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에도 담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다.

57)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별표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제1조 제1항

58)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별표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제2조 제1항

59)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8,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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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

분을 명한 경우, 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

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중재법

제18조의7 제1항).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임시적 처분은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

정적 처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임시적 처분을 명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다른 부동

산이나 동산에 대한 임시적 처분도 가능하다.61)

은행계좌 압류 등 제3자에 대하여 임시적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중재

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은 제3자에 대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62)

중재당사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것인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를 신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63)

(2) 중재절차에서의 우리나라 법원의 보전처분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위해서 중재판정부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전처분(保全處

分)을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중재지(seat of arbitration)가 우리나라인 경우, 우리

나라 중재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가압류할 대상물이나 가처분에서 다툼의 대상이 국내에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03조).64)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前) 또는 진행 중(中)에도 법원에 보전처분(保

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國際)중재규칙은, 중재판

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

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규칙 제32조 제3항 1문).

법원은 가처분 또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제301조).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원마다 차

이는 있지만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실무상 청구금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서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의 보전처분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보전처분의 구속력이 미칠

60) 목영준·최승재, 전게서, 208면; 김갑유 외 14인, 중재실무강의(개정판) , 박영사, 2016, 273면

61) 2016년 개정 전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이라고

규정하였지만, 2016년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2006년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조 제2항을

반영하여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를 삭제하였다.

62) Nigel Blackaby and Constantine Partasides,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445∼446

63)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8, 211면

64) 김갑유 외 14인, 중재실무강의(개정판) , 박영사, 2016,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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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중재 당사자에 대하여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보

다는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법원의 보전처분 절차에서 제3자를 피

신청인(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보

전처분에서는 은행이나 피신청인의 거래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이나 매출채

권 등을 가압류하면 실질적인 지급금지 효과를 미칠 수 있다.65)

2. 중국

(1) 중국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

중재 중재법에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중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직접 임시적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고, 임시적 처분을 위하여는 중

재기관을 거쳐서 중국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28조).

그런데 CIETAC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에 의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는 관련 법규 또

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66) 이 CIETAC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 법원의 조력이 필요한 임시적 처분은 불가능하고, 단지 당

사자의 자발적인 이행에 의한 임시적 처분이 가능할 뿐이다.67)

(2) 중재지가 중국인 경우 중국 법원의 보전처분

우리나라와 홍콩에서는 중재절차 중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에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중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는 보전처분

신청서를 먼저 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68)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베이징중재위원회(BAC) 등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 개시와 동시에 중재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중국 법원에 가

65) 김갑유 외 14인, 중재실무강의(개정판) , 박영사, 2016, 266면

66)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제3항: “At the request of a party, the arbitral tribunal may decide to order or

award any interim measure it deems necessary or proper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may require the requesting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measure.”

67) 李贤森, “中国国际商事仲裁中保全措施决定权分配的疑难问题与新近发展”, 武汉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 第

31卷 第6期, 2018, 104页

68)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p.7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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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conservatory measure)을 신청할 수 있다.69) 중국의 중재기

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중국 중재법 및 중국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서,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보전처분은 ① 재산보전, ② 증거

보전 그리고 ③ 행위보전을 포함한다. 중재지가 중국에 있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70)의 경

우에, 해당 중재기관을 통해서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財産保全) 또는 증거보전(證據保全)

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위보전(行爲保全)은 아직 중국 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71)

중국 중재법 제28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질 수 있는 경우, 재산보전(財産保全)을 신청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28조 제1항). 당사

자가 재산보전(財産保全)을 신청하면, 중재기관(CIETAC 등)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

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28조 제2항). 중국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제1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72)

증거가 분실되거나 또는 이후에는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증거보

전을 신청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6조 1문).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기

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46조 2문).

최고인민법원의 1998년 <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와 관련한 특정 문제에 대한 규정(시행

)>73)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중재 절차에서는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에 보전처분을 신

청하고, 섭외중재 절차에서는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의 국내중재 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재산보전(財産保全) 신청을 하면, 중재

기관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정 제11조 전단). 증거보전(證據保全) 신청의 경우, 증거 소재지의 기

69)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p.72∼75 참조

70)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국내사건과 섭외사건의 구분이 있는데, 섭외사건이란 (1) 그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

방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사건; (2)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하게 하는 법률사실이 외국

에서 이루어진 사건; 또는 (3) 분쟁의 대상물이 외국에 존재하는 사건이다.

71)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재산에 대

하여 보전(保全)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

령할 수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전단).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

요시 보전조치(保全措施)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후단). 중국 중재법 제

28조는 재산보전(財産保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재법에는 행위보전에 관한 규정은 없다.

72) CIETAC 중재규칙 제23조 제1항: “Where a party applies for conservatory measures pursuant to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IETAC shall forward the party’s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ourt designated

by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73) 关于人民法院执行工作若干问题的规定(试行) (法释[1998]15号). 1998 년 6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992차 회의 통과, 1998 년 7월 8일 최고인민법원 공포, 1998 년 7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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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정 제11조 후단).

중국의 섭외중재(涉外仲裁) 절차 중에,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재산보전(財産保全) 신청을

하면,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정 제12조 전단). 증거보전(證據保全) 신청의 경우, 증거 소

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정 제12조 후단).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중재기관(CIETAC 등)에 접수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

기 전(前)에도, 해당 중재기관에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중재기관은 관

할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중국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금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 중국에서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중재절차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중국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홍콩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중재을 하여 중재

지가 중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중국에 있는 경우 중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

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국 이외 국가의 중재기관은, 중국 중재법에 따라서,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재지가 중국 이외의 국가라서 중국 입장에서 외국중재 절차

인 경우에서는 중국 법원에 재산보전(財産保全), 증거보전(證據保全) 또는 행위보전(行爲保

全) 등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지가 우리나라이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중재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중국의 중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뉴욕협약

에 따라서 중국 법원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지만, 외국중재판정을 승인받아서 집행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는 중국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

중재기관 재산보전(財産保全) 증거보전(證據保全)

중국 국내중재 절차 중국 중재기관
기층인민법원

(基層人民法院)

기층인민법원

(基層人民法院)

중국의

섭외(涉外)중재 절차
중국 중재기관

중급인민법원

(中級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

(中級人民法院)

중국 입장에서

외국중재 절차

홍콩 중재기관
중급인민법원

(中級人民法院)

중급인민법원

(中級人民法院)

우리나라 중재기관 X X

기타 국가의 중재기관 X X

<표15> 중국 중재법에 따른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 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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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중국에 있는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

(3) 중재지가 홍콩인 경우 중국 법원의 보전처분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 홍콩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중

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까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우한해사법원(武汉海事法院)에서 홍콩에서 중재 중인 신청인의 재산보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있었다.74)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중재가 이

미 개시된 상태에서, 앞으로 발효될 중재판정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한해사

법원에 피신청인의 중국 내 재산보전을 신청했는데, 우한해사법원이 중국 중재법 제28조

를 근거로 신청인의 재산보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19년 4월 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사이에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의 중재 절차의 상호 지원 및 보존에 관한 협의>75)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

르면,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중국 법원에 자산, 증거 및 행위의 보전

을 위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동 협의 제1조).76) 따라서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등 홍콩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국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도 중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피청구인, 관련 자산, 또는 증거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급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동 협의 제3조 제1항). 홍콩에 있는 중재기관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그 중재기관을 통해서 보전조치 신청서를 중국 법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동 협의 제3조 제2항).

홍콩에 있는 중재기관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도 당사자는 중재기관을 거쳐서 중

국 법원에 보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중국 법원이 보전조치를 인용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중재기관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동 협의 제3조 제3항).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중국 법원은 보전조치

를 해제(解除)해야 한다.

(4) 중국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위한 담보 제공

중국에서는 소송 중 보전(诉中保全) 신청과 소송 전 보전(诉前保全) 신청을 구분하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에서 소송 중(中) 보전처분 신청을 규정하고, 제101조에서

74) 武汉海事法院 2016. 10. 14.（2016）鄂72财保427号 海洋十一航运公司与老挝开元矿业有限公司仲裁程序案件、

申请保全案件民事诉讼保全裁定

75) 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法院就仲裁程序相互协助保全的安排

76) 第一条 本安排所称“保全”,在内地包括财产保全 证据保全 行为保全;在香港特别行政区包括强制令以及其他临时措

施,以在争议得以裁决之前维持现状或者恢复原状 采取行动防止目前或者即将对仲裁程序发生的危害或者损害,或者

不采取可能造成这种危害或者损害的行动 保全资产或者保全对解决争议可能具有相关性和重要性的证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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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前) 보전처분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保全措施) 신청을 인용할 경

우,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

청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 보전(诉中保全)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소송 중 보전(诉中保全)의 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 액수는 청구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다(최고인민법원 재산보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77) 제5조 제1항).

소송 전 보전(诉前保全)의 신청인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

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보전(保全) 신청을 기각(驳回)할 수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

101조). 소송 전 보전(诉前保全)의 신청인은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재산보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외국인의 경우 중국에서

보증보험증권 이용이 어려워서 많은 경우 현금으로 담보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담

보금 납부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3. 홍콩

(1) 홍콩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

홍콩에서는 중재조례(仲裁條例)78)에 의하여 2006년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약간 수정하여 국내법으로 도입하였다. 홍콩의 중재조례는 중재판정부

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HKIAC 2018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

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

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④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홍콩 중재조례 제35조).79)

77)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办理财产保全案件若干问题的规定> 2016년 10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96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되어,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

78) 《仲裁條例》(第609章) (Arbitration Ordinance (Cap. 609)). 홍콩의 중재조례는 홍콩의 立法會(Legislative Council)

에서 제정한 홍콩의 국내법규이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区)로서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1997년부터 50년 동안인 2047년까지 중국 본토와 다른 법체계를 유지한다. 홍콩은 국가가 아니므로, 홍콩

내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법”이라고 하지 못하고 “條例(Ordinance)”라고 한다.

79) 홍콩 중재조례 제35조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조가 홍콩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 제23.2조에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조 제1항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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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처분의 요건으로는 ①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그리고 ②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홍콩 중재조례 제36조).80)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에게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홍콩 중재조례 제40조).81)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구성 전(前)에도 당사자는 긴

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에 의한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동

규칙 제23.1조).

(2) 중재절차에서의 홍콩 법원의 보전처분

홍콩의 중재조례 제45조는 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원의 보

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J조는 홍콩에서 효

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홍콩 중재조례 제45조 제1항). 이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범위

로 중재절차 중(中) 또는 전(前)에 법원의 보전처분(interim measure)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홍콩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홍콩 안 또는 홍콩 밖에서 중재절

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또는 곧 개시될 중재와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홍콩 중재조례 제45조 제2항).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홍콩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中)에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 개시 전(前)에도 홍콩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

다. (a) 보전처분이 신청된 대상이 해당 중재절차의 쟁점이고, (b) 신청된 보전처분은 중재

판정부에서 판단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 신청

을 기각할 수 있다(홍콩 중재조례 제45조 제4항).

홍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a) 해당 중재절차가 홍콩에서 집행될 수 있는 중재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b) 신청된 보전처분이 홍콩에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 질 수 있는

종류의 보전처분에 해당할 것(홍콩 중재조례 제45조 제5항).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을 인

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고,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 제23.3조에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

델법 제17조 제2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80) 홍콩 중재조례 제36조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A조가 홍콩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 제23.4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81) 홍콩 중재조례 제40조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E조가 홍콩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규칙 제23.6조에도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제17E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仲裁硏究 第29卷 第2號188

용할 수 있다.

홍콩 중재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였지만, 2019년의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중재 절차의 상호 지원 및 보존에 관한 협의>82)는, 중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는 홍콩 법원에 자산, 증거 및 행위의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을 다시 확인하였다(동 협의 제6조, 제7조).

Ⅴ.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1. 뉴욕협약

취소사유 집행거부사유

국내

중재판정
중국 중재법 제58조의 7가지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의 7가지

섭외(涉外)

중재판정

중국 중재법 제70조에 의하여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4가지

중국 중재법 제71조 및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5가지

외국

중재판정
규정 없음83)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5조의 7가지

<표16> 중국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집행거부사유

출처: Woo-jung Jon 논문84)

중국에서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집행거부사유를 정리하면 위 <표5>과 같다. 국내중재판

정 취소사유는 중국 중재법 제58조에서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중재판정 집행거부사

유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7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전자와 후자는 대체로 유사하

다.85)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섭외(涉外)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에서 4가지 사유,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사회공공이익(社会公共利益)에 위배를

집행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 제70조는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하여,

82) 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法院就仲裁程序相互协助保全的安排

83)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관할이 그 외국 중재

지 국가의 법원에 있기 때문에,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지가 아닌 우리나라 법원이 취소를 할 수 없

다. 중재지 국가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항상 그 중재지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대한 것이므

로, 외국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각국이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84)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 81

85) Id.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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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71조는 섭외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히 중국 민사

소송법 제274조 제1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4가지 사유이다. 이와 달리, 섭외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4가지 사유 뿐만 아니라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공이익(社会公共利益) 위배까지 섭외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여,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뉴욕

협약에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홍콩, 싱가폴 등의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중

국 법원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중국 섭외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계약상 중재조항을 규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a) 당사자의 무능력(incapacity) 또는 중재합의
의 무효

제2호: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
차의 진행을 통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원인으
로 피신청인이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한 경
우

(b)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을 통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원
인으로 피신청인이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제4호: 중재판정의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에 중재 권한이
없는 경우

(c) 중재인의 월권행위

제3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
규칙에 어긋난 경우 (d)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e)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없거나 또는 취소, 정
지된 경우

(a) 중재가능성의 결여

제2항: 인민법원이 당해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집행을 거부한다.

(b) 공공정책(public policy)

<표17> 중국 섭외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와 뉴욕협약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비교

출처: Woo-jung Jon 논문86)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86)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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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홍콩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집행에 관한 문제의 통지>87)에 의해 외국 중재판정

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고, 바로 중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홍콩 중

재기관의 중재판정이 무조건 중국 본토에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위 통지 제7조에 규정

한 5가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국 법원에서 집행 될 수 있다. 이 5가지 사유

는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7가지 사유와 유사하다.

실제 중국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결정을 보면, 뉴욕협약 제5

조 제1항 (a)호 및 (d)호를 사유로 하는 결정이 많았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를 사

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결정 중에서는 중재기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88) 중국 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기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 중국 법원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결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01년∼2018년 중국 법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결정 (거부사유 기준 순)

87) 最高人民法院关于香港仲裁裁决在内地执行的有关问题的通知(法[2009]415号)

88) 육영춘·하충룡·한나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실태분석”, 2019년 한국중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2019. 4. 19.) , 한국중재학회, 2019, 44면

89) 피신청인 북경살백위외식회사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사업등록하지 않아 피신청대상이 법인으로 존재

거부사유 년도 승인 및 집행 신청인 외국중재판정

1
뉴욕협약 제1조 –피신청인

없음 2008 써브웨이회사89) ICSID

2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2001
영국 Glencore회사와
충칭기계회사의 사례90) 런던금속거래소

3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중재합의 무효(미달성,
민사소송법 제269조)

2001 싱가폴 Yideman Asia Pte Ltd.
London Cocoa Association
Limited Arbitration Award

4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2004 독일 Zublin회사 ICC

5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중재합의 무효(미달성)

2005 Future E.N.E LMAA

6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제2조(서면) -중재합의 무효 2006 한진해운회사91) 영국 임의중재

(ad hoc arbitration)

7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 중재합의 무효(미달성) 2008 VOEST-ALPINE 국제무역회사 SIAC

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제2조(서면) -중재합의 무효

2009 Concordia Trading B.V.
FOSFA

(Federation of Oils, Seeds &
Fats Associations, Ltd.)

9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2013 Proton Auto Co., Ltd. SIAC

1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2013 북경조래신생체육레저유한공사
(北京朝来新生体育休闲有限公司)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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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중재합의 무효(미달성)

2014 Ailebao Cotton Company 국제면화협회(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

12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2006
Cosmos Marine Management

(希腊世界海运管理公司)92)
런던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13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2009 Mongolian-Edodora Co., Ltd.93) MNAC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14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d)호 2008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94) 일본상사중재협회 도쿄
04-5호 중재판정

15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d)호

2008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 일본상사중재협회 도쿄
05-3호 중재판정

16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2003 미국 GMI회사95) 런던금속거래소

17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2014 Jess Smith & Sons, Llc.96)
국제면화협회(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
A01/2012/98호 중재판정

1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2017
CHENCO Chemical

Engineering and Consulting
GMBH97)

ICC

19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6
Bunge Agribusiness Pte. Ltd.

(邦基农贸新加坡私人有限公司)
98)

FOSFA
(Federation of Oils, Seeds &

Fats Associations, Ltd.)

2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7 PepsiCo Investment Co., Ltd.
스웨덴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제111/2003호

중재판정

2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7 PepsiCo Investment Co., Ltd.
스웨덴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제076/2002호

중재판정

22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7
first investment corp
〈marshall island〉

(马绍尔群岛第一投资公司)99)

영국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23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8
China Shipping Development

Co., Ltd.
(中海发展股份有限公司)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24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09 베네룩스 인테리어 투자회사 ICC

25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10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100) 일본상사중재협회 도쿄
07-11호 중재판정

26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12 ALSSTOM Technology Ltd SIAC

27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12 Western Bulk Pte Ltd
(韦斯顿瓦克公司)101)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2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2017 Noble Resources International
Pte Ltd

S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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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육영춘·하충룡·한나희, 상게자료, 43면

90) 2001년 4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영국 Glencore 유한회사의 영국 런던금속거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에 대한 회신(最高人民法院关于英国嘉能可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决一

案请示的复函, [2001]民四他字第2号)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를 따라야 하므로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重庆机械设备进出口公司의 직원 孙健이 英国嘉能可有限公司와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이 직원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회사의 도장도 없어서, 대리관계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후에 회사는 이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인 계약

으로 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절한다.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61면

91) 한진해운회사가 제공한 운임용선은 BL에 적힌 선박임차계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한진해운회사와 광동부홍유품회사 간에 유효한 서면적인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뉴욕

협약 제2조를 위반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육영춘·하충룡·한나희, 상게자료, 43면

92) 피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및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전자메일을 받았다는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曹

玉龙, “2000-2015, 不予承认和执行的三十个外国仲裁裁决”

93) 浙江省绍兴市中级人民法院 2010. 5. 24. (2009) 浙绍民确字第1号 裁定

94) 2008년 3월 3일, 최고인민법원은 일본상사중재협회의 04-05호 중재판정의 보고의 승인을 거부에 대한 회신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日本商事仲裁协会东京04-05号仲裁裁决的报告的复函, [2007]民四他字第26号) 제2항

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본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53.2조는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할 때 판

정을 내리는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중재판정부는 2005년 9월 20일에 판정

을 내린다고 발표한 후, 2006년 2월 23일에 가서야 실제로 판정을 내렸는데,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의 규정

에 따라 다시 연장의 결정을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뉴욕협약 제5조 제1항(b)를 위

반하였다. 박규용·서세걸, 상게논문, 62면

95) 2003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미국 GMI사의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 중재판정의 승인신청에 대한 회신

(最高人民法院关于美国GMI公司申请承认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决案的复函, [2003]民四他字第12号)에서 다

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본 사안의 중재판정부는 미국 GMI사와 芜湖冶炼厂간의 매매계약 중의 중재조항에

따라 사안을 접수하였다. 중재범위로 보면, 중재판정부는 미국 GMI사와 芜湖冶炼厂 간의 매매분쟁에 대해

서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 GMI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회사와 중재합의가 없는 芜湖恒鑫铜业

集团有限公司를 중재의 피신청인으로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미국 GMI사와 芜湖冶炼厂 및 芜湖恒鑫铜业集团

有限公司 간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미국 GMI사와 芜湖恒鑫铜业集团有限公司 간의 매매계약분쟁에 대한 중

재판정부의 판정은 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 박규용·서세걸, 상게논문, 62면

96) 江苏省无锡市中级人民法院 2014. 7. 25. (2013) 锡商外仲审字第0007号 裁定

거부사유 년도 승인 및 집행 신청인 외국중재판정

29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

중재법 제3조 2009 오춘영(吴春英)102)
MNAC

(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3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제5조 제2항 (b)호

2008
Hemofartn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Suram Media Ltd.103)

ICC

31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 2018
Palmer Maritime

Inc.(帕爾默海運公司)
영국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32
신청기간 초과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 2004

VYSANTHI SHIPPING
COMPANY LIMITED

(塞浦路斯瓦赛斯航运有限公司)
104)

LCIA
(英国伦敦仲裁庭)

33 신청기간 초과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

2006 Peter Schudes(彼得·舒德) AAA
(美国仲裁委员会)

출처: 육영춘·하충룡·한나희 발표자료, 林一飞 논문, 曹玉龙 웹싸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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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외국중재판정

97) 河南省新乡市中级人民法院 2017. 5. 5. (2015) 新中民三初字第53号 裁定. ICC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 나머지 중재판정 부분에 대하여는 승인 및 집행을 결정하였다.

98) 2004년 Bunge사와 피신청인 풍원량유(광동풍원량유회사, 廣東豊源粮油公司)는 대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해당사건에서 지정된 중재인이 스스로

회피하였다. 그런데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인 풍원량유에게 대체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새로

운 중재인을 선임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기관의 새로운 중재인 지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에

위반된 것이라는 사유로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曹玉龙, “2000-2015, 不予承认和执行

的三十个外国仲裁裁决”

99) 厦门海事法院 2008. 5. 11. 선고 (2006) 厦海法认字第1号 결정

100) 2010년 6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의 일본상사중재협회 07-11호 중재판정의 승인거부의 요청에 대한 회신(最

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日本商事仲裁协会东京07―11号仲裁裁决一案的请示的复函, [2010]民四他字第32号)에

의하면, 일본상사중재협회 중재판정부는 07-11호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 04-05호 중재판정을 이미 내렸는데

이 중재판정은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의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장기간 매매계약서의

이행에 관한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2005년 7월 후, 쌍방당사자간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의 2005년 8월 이후의 손실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日本信越化学工业株式会社는 07-11호 중재사안에서 2005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계약위반의

손실을 청구하였는데, 이 청구는 이 기간 계약의 이행가능청구(可履行请求)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이는 중재사항의 중복 처리에 해당한다. 07-11호 중재판정은 중재의 종국성(终局力)을 위반하여, 중재

절차와 당사자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d)을 적용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한다.

박규용·서세걸, 상게논문, 63면

101) 天津海事法院 2012. 7. 12. 선고 (2010) 津海法确字第6号 결정

102) 2009년 12월 8일, 최고인민법원은 몽골국 중재판정 73/23-06호 중재판정의 승인거부의 보고에 대한 회시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蒙古国家仲裁法庭73/23-06号仲裁裁决的报告的复函, [2009]民四他字第46号)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중국 공민 2명이 몽골국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약에서는 중재조항이

있었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의 처는 몽골국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제

기하여 계약을 중지하고, 등록자본의 50%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등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상속자의 지위와 투자금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의 주된 내용

이 신청인의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 및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재이므로 중국 중재법 제3조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중재법 제3조는 “상속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규용·서세걸, 상게논문, 63~64면; 曹玉龙, “2000-2015, 不予承认和执行的三十个外国

仲裁裁决”; 万鄂湘·夏小红, “中国法院不予承认及执行某些外国仲裁裁决的原因——《纽约公约》相关案例分

析”, 武大国际法评论 , 2010, 第2期, 22页

103) 1995년에 세르비아의 Hemofarm DD회사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있는 융닝(永宁)제약주식회사가 중국에

제남-하이무파무(海慕法姆) 제약유한회사라는 합자회사(合资企业)를 설립하였다. 그 합자계약서(合资合同)

제57조에 준거법은 중국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합자계약서 제58조는 분쟁해결은 파리에 있는

ICC 중재로 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조항이 있었다. 2002년에 융닝(永宁)제약주식회사가 합자회사

(合资企业)인 제남-하이무파무 제약유한회사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2004년 Hemofarm DD회사가 ICC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ICC 중재에서는 그

합자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므로,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산둥성 제남시 중급

인민법원은 중재조항이 있는 합자계약서의 당사자는 Hemofarm DD회사와 융닝(永宁)제약주식회사이고, 임

대차 차임 청구에 관한 소송은 융닝(永宁)제약주식회사와 제남-하이무파무 제약유한회사(합자회사)가 당사

자이므로, 당사자가 달라서 임대차 차임 청구 사건에는 위 합자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ICC 중재판정이 중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의 공공정책(public

policy) 위반을 이유로 위 ICC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 판결은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을

거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하였다. Woo-jung Jon,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26, No. 3,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1 September 2016, p. 88, footnote 89

104) 중국 1991년 민사소송법 제219조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기한인 6개월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승

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육영춘·하충룡·한나희, 상게자료, 42면.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2017년 개정) 제

239조에 의하면 집행 신청기한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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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중국 민사소송법 제239조).10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판결은 섭외사건(涉外事件)으로 분류되므로, 중국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대한 1심 6개월, 2심 3개월의 기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199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비용

과 심사기한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106)에 따르면, 당사자가 뉴욕협약 제4조 규정의 조

건에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승인 및 집

행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후 6개월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4조 전단).107) 승

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4조 후단).108) 그런데 실제로 이 규정에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2. 중국의 보고제도

중국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결정은 소송물 가액에 상관없이 중급

인민법원 관할이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급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중급인민법원

에서 직접하고, 상급법원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고인민법원의 1995년 <인

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109)에 따르면, 섭

외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을 거

부하기 위해서는 상급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동 통지 제2조).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

급인민법원에서 고급인민법원을 거쳐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최고인민

법원의 1998년 <인민법원의 섭외중재판정 취소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110)에 따르면, 섭

105)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

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59~60면; 刘贵祥·沈红雨, “我国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的司法实践述评”,

北京仲裁 , 2012, 第1期, 9页

106) 最高人民法院关于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收费及审查期限问题的规定(法释[1998]28号). 1998년 10월 21일 최

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029차 회의에서 통과, 1998년 11월 14일 최고인민법원 공고 공포, 1998년 11월

21일부터 시행

107) 当事人依照纽约公约第四条规定的条件申请承认和执行外国仲裁 裁决,受理申请的人民法院决定予以承认和执行

的,应在受理申请之日起两个月内作出裁定,如无特殊情况,应在裁定后六个月内执行完毕;

108) 决定不予承认和执行的,须按最高人民法院法发[1995] 18号《关于人民法院 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

问题的通知》的有关规定,在受理申请之日起两个月内上报最高人民法院

109) 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1995年8月28日法发[1995] 1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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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반드시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1995년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 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111)에 따르면, 섭외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반드시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 통지 제1조).112)

최고인민법원의 2017년 <중재사법심사사건 핵심보고 문제에 관한 규정>113)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국내중재판정 또는 섭외중재판정을 무효, 취

소 또는 집행 거부하거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반드시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2조).114) 중재합의가 무

효라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무효, 취소 또는 집행 거부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상급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범위를 기존의 섭외 및 외국 중재판정에서 중국 국내중재판정까지 범위

를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115)

이러한 보고제도의 영향으로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 또는 섭외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

행이 거부되거나 섭외중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다(<표7> 참조).

Ⅵ. 결론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는 의행합일(議行合一)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

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

에서 각급 법원조직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횡적 수평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인민대표대회가 인민법원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인민정부가 인민법원의 예산권을

110) 关于人民法院撤销涉外仲裁裁决有关事项的通知(1998年4月23日法[1998] 40号)

111) 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1995年8月28日法发[1995] 18号)

112) 一 凡起诉到人民法院的涉外 涉港澳和涉台经济 海事海商纠纷案件,如果当事人在合同中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达

成仲裁协议,人民法院认为该仲裁条款或者仲裁协议无效 失效或者内容不明确无法执行的,在决定受理一方当事人

起诉之前,必须报请本辖区所属高级人民法院进行审查;如果高级人民法院同意受理,应将其审查意见报最高人民法

院 在最高人民法院未作答复前,可暂不予受理

113) 最高人民法院关于仲裁司法审查案件报核问题的有关规定(法释[2017] 21号). 2017년 11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27차 회의에서 통과, 즉시 공포, 2018 년 1월 1일부터 시행.

114) 第二条 各中级人民法院或者专门人民法院办理涉外涉港澳台仲裁司法审查案件,经审查拟认定仲裁协议无效,不予

执行或者撤销我国内地仲裁机构的仲裁裁决,不予认可和执行香港特别行政区 澳门特别行政区 台湾地区仲裁裁决,

不予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应当向本辖区所属高级人民法院报核;高级人民法院经审查拟同意的,应当向最高人

民法院报核 待最高人民法院审核后,方可依最高人民法院的审核意见作出裁定 各中级人民法院或者专门人民法

院办理非涉外涉港澳台仲裁司法审查案件,经审查拟认定仲裁协议无效,不予执行或者撤销我国内地仲裁机构的仲裁

裁决,应当向本辖区所属高级人民法院报核;待高级人民法院审核后,方可依高级人民法院的审核意见作出裁定

115) 沈伟, “我国仲裁司法审查制度的规范分析—缘起 演进 机理和缺陷”, 法学论坛, 第34卷第1期(总第181期), 2019,

116∼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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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고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는 기층인

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있지만,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서 사물관할을 갖는지가 각 직할시(直轄市), 성(省)마다 금액 기준이 다르다. 각 직

할시(直轄市), 성(省)마다 경제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

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의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와 유사한 질

증(質證)이라는 절차가 있고, 각종 기한(期限)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중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국 중재법에 따

르면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받을 것인지 그 중재기관까지 미리 중재조항에 규정해 놓

아야 유효한 중재조항으로서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 홍콩 등지에서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

청하거나 또는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중국 또는 홍콩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는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국 법원을

통해서 해야 한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

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

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관한 결정을 2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

고, 그 집행은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중국과 관련한 당사자와

소송이나 중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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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ivil Procedure System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oo-jung Jon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

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

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

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Key Words : court system of China, civil procedure of China, arbitration in China,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 interim measure


